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헌재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하라!

  지금 이 시간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시간이다. 우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73년 전에 나라가 힘이 없어 10만 명이나 피폭을 당하였고, 5만 명이나 죽는 희생을 당하

였다.

  그러나 나라가 독립이 된 지 73년이 되었지만 우리 원폭피해자들은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폭피해자들은 소송 등 권리투쟁을 하여 원폭수첩발부, 건강관리수

당 쟁취 등 권리구제의 길을 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원폭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외교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2011.8.30.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외교부의 무책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마저 무시하고 7년이 다 되도

록 외교적 교섭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헌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부장관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히로시마에서 피폭 사망한 3만 5천명의 유골과 나사가키에서 피폭 사망한 1만 5천명의 유

골은 아직도 방치된 채 조국에 돌아 올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가사키의 우라가미 형무소에서 피폭된 한국인 16명은 일본 법무성이 관련 자료를 가지

고 있음에도 그 유족들에게 사망통지조차 한 적이 없고, 중국인 수감자들은 개인명이 새겨

진 추도비를 가지고 추도 받고 있음에도 한국인 수감 피폭자들에서는 추도비조차 없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한국 외교부의 굴욕적 외교자세에서 비롯되는 것

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마저 7년간 무시하는 우리 외교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엇이 두

려워 한국인 피폭자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할 것인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국 외교부는 원폭피해자 문제를 즉각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5

만 명 피폭사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 봉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  구  사  항

-. 한국정부는 헌재 결정대로 원폭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정부와 즉각 협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

-. 한국정부는 한국인 5만 명의 피폭사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 봉환에 적극 나서라!

-. 외교부장관은 원폭피해자 구제를 위한 외교적 교섭노력을 촉구하는 원폭피해자 대표들과

의 면담에 즉각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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